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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김용균 대책위 ‘진상규명’ ‘정규직 전환’ 19일까지 정부에

답변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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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/11 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…“설 명절 전에 장례 치르게 해달라” 정부에 촉구

고 김용균 시민대책위원회(시민대책위)가 19일까지 ‘진상규명’과 ‘비정규직 정규직 전환 및 안전 인력 확

충’ 두 가지 요구에 대해 정부의 답변을 촉구했다. (사진=노동과세계)

고 김용균 시민대책위원회(시민대책위)가 19일까지 ‘진상규명’과 ‘비정규직 정규직 전환 및 안전 인력 확충’ 두 가지 요구에 대해 정

부의 답변을 촉구했다.

시민대책위는 11일 11시 프란치스코 회관 220호에서 ‘청년 비정규직 고 김용균 죽음 한 달 입장발표 기자회견’을 갖고 “한 달이 지

나도록 김용균 님의 장례를 아직도 치르지 못하고 있다”면서 “설 명절 전에는 장례를 치를 수 있도록 정부가 나서달라”고 호소했다.

고 김용균 어머니 김미숙 씨는 “아직 진상규명과 책임자 처벌이 이루어지지 않고 있고 대통령이 위로해주면 다 되는 것처럼 들려 안

타깝다”면서 “아들이 원했고 대통령이 약속했던 것처럼 비정규직 정규직화에 정부가 앞장서 달라”고 간곡히 부탁했다.

박석운 시민대책위 공동대표는 “문재인 대통령이 여러 차례 국민이 납득할 수 있도록 진상조사와 정규직화를 지시했는데, 대통령 령

이 안서는 건지 사장들이 항명하는 것인지 납득이 안 된다”면서 “최소한의 요구로 압축한 두 가지 사항이 이번에 꼭 수용돼서 장례

를 치를 수 있길 바란다”고 힘주어 말했다.

이태의 공동집행위원장은 “설 전에 장례를 치르려면 19일까지 정부의 확답이 나와야 한다”면서 “적절한 답변이 없다면 더 많은 시민

들의 저항에 부딪힐 수밖에 없을 것”이라고 경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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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윤 노동건강연대 대표는 “이번 고 김용균 사망 사건은 정부의 정책행위에서 발생했기 때문에 민간기업에서 나온 많은 사례들

과 다르다”면서 “이미 2017년에도 많은 안전 점검을 했지만 8년간 12명이 반복적으로 사망사고가 나온 것은, 대통령이 약속한 바 있

는 특별조사위원회를 꾸리는 것이어서 무리한 요구가 아니다”고 설명했다.

시민대책위는 19일 정부로부터 답변이 안 나올 경우  ‘특단의 대책’을 세우고 있는 것으로 알려졌다. 최준식 공공운수노조 위원장

은 “19일 범국민추모제 때에는 1만 명의 조합원이 대거 참여할 것”이라고 밝혔다.

진상규명이 제대로 돼야 하는 이유로  ‘증거인멸’ 우려 때문이라는 지적이 나온다. 시민대책위는  “사고가 났던 현장 자동멈춤장치

가 느슨해서 일어났는데 지금은 팽팽하게 처리돼있고, 물청소 시스템이 태안 9,10호기는 없는 것으로 최초 도면에 나왔는데 현장 계

수가 달라져있고, 안전장치에 대해서 작년 10월에 전수조사 했다고 보고가 돼있는데 로그 기록에 남아있어야 함에도 그 내용들이 지

워지거나 늘어나는 문제가 있다”고 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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